
- 1 -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 2018.05.17.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4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1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

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6.13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리해 나가겠

습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나 운동원들께도 공명선거를 부탁드립니다만, 오늘

우리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겠

습니다. 그리고 선거 시기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해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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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알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늘고 거짓 정보의 유혹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거짓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투표하시도록 독려해야겠습니다. 모두

발언 마칩니다.


